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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 년 전 한∙칠레 FTA 추진과정에서 큰 홍역을 겪은 후, 이제는 FTA라는

용어가 신문지상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르내리면서 일반 국민들도 낯설지 않게 인

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FTA의 필요성에 대하여

그만큼 공감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파트너와의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인 우리나라는 세 번째 FTA 대

상으로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서유럽 4개국의 경제연

합체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을 선정하여, 2005년 1월부터 협상을 개시, 2005년

12월에 정식 서명을 하였습니다. EFTA와의 FTA는 우리가 지금까지 체결된 FTA 중

가장 경제규모도 크고, 지역블록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FTA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

습니다. 또한 EFTA는 사실상 유럽시장과 동일 경제권으로서 EFTA와의 FTA 체결이

거대한 EU 시장에 우리 기업 및 제품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

대됩니다.

이제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한∙EFTA FTA가 발효되면 소비자에게는 보다 값

싸게 양질의 제품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생산자로서는 국내외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기회를 맞게 되는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이 한∙EFTA FTA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

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무역 주도권을 장악한 국가가 당대의 강대국이던 사실을 볼

때, “무역에 의하여 쇠락한 국가는 없다”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을 떠올리게 됩니

다. 2005년에 무역액 5천억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 시점에서, 세계시장과의

자유무역을 위한 적극적인 FTA의 추진이 우리 기업들의 시장 확대와 함께, 우리 경

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여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무역

액 1조 달러 시대를 앞당기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한∙EFTA FTA 협상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민간업계와 밤샘 협상을 마다하지 않은 협상 대표

단에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5년 12월

통상교섭본부장

김 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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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 경과

2.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 한∙EFTA간 FTA는 2004년 5월 14일 개최된 한∙EFTA 통상장관회담에서

양측이 FTA 공동연구를 개시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공식화되었다. 이를 계

기로 양측 정부, 산업계, 학계 대표 및 EFTA 사무국이 주축이 되어 한∙

EFTA FTA 공동연구단(Korea-EFTA FTA Joint Study Group)이 결성되었다.

9

1

협상 경과

** 유유럽럽자자유유무무역역연연합합((EEuurrooppeeaann FFrreeee TTrraaddee AAssssoocciiaattiioonn:: EEFFTTA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

란드, 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체임. 서유럽국가 중 EU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들로서 인구규모는 작지만 세계 최고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을 자랑하는 전형

적인 강소국들의 자유무역연합체임. 보다 자세한 사항은 후술(Ⅲ. EFTA에 대하여) 참고

** 자자유유무무역역협협정정((FFrreeee TTrraaddee AAggrreeeemmeenntt:: FFTTAA))::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관세분야

를 비롯하여 쿼터 및 각종 비관세장벽 등 개별 국가간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무역장

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는 특혜무역협정의 일종

한∙EFTA FTA 제4차 협상 (서울, 2005. 7)



■ 2004년 8월과 10월 제네바와 서울에서 각각 개최된 두 차례의 공동연구회

의에서 양측간 FTA 추진의 경제적 효과 및 분야별 자유화 가능성을 검토하

였고, 특히 2004년 10월 공동연구 2차 회의에서 1년 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2005년 초 FTA 협상을 개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공동 연구보고서가 확

정되었다.

- 공동연구보고서의 주요 결론 및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가그룹은 한∙EFTA FTA가 양측에 win-win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 증대를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가시적인 혜택을 제

공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연구보고서에서는 협상의 3원칙이 제시되었다.

① 포괄성 : 상품,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및 지적재산권 등 모든 분야

를 협상대상에 포함

② 실질적인 자유화 추진

③ 상호 이익의 증진

∙공동연구보고서는 한국과 EFTA 양측이 2005년 말까지 협정 타결을 목

표로 2005년 초 협상을 개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는 2004년 11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한∙EFTA FTA 추진타당성에 대한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하였다.

■ 2004년 12월 1일 양측간 통상장관회의에서 정부간 협상을 공식적으로 선언

하였으며, 2005년 1월(제네바) 공식협상을 개시한 후 네 차례의 협상을 진

행하였으며, 7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협상을 끝으로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 

■ 이후 협정문에 대한 실무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2005년 9월 제네바에서 협

정문이 가서명되었으며 12월 15일 홍콩에서 양측 통상장관들이 협정문이

10



정식 서명되었다. 향후 양측 국가별 국내 비준절차가 2006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되면 2006년 7월 1일부로 한∙EFTA FTA는 발효된다.

11

□ FTA 추진 가능성 협의단계

o 2000년 7월 EFTA측이 한∙EFTA FTA 추진의사를 피력한 이후 EFTA측은 우리나라와의

FTA 추진에 적극적인 태도 유지

o 2004년 5월 14일 OECD 각료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EFTA 통상장관회담에서 양자

FTA 공동연구를 개시하는 데 합의

- 명칭 : Korea-EFTA FTA Joint Study Group

- 목적 : 한∙EFTA FTA 타당성 검토 및 범위 논의

- 구성 : 정부, 산업계, 학계 대표 및 EFTA 사무국

□ FTA 추진 타당성 검토단계

o 2004년 8월 11~13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동연구 제1차 회의 개최

- 양자 FTA의 경제적 효과 및 분야별 자유화 가능성 등 검토

o 2004년 10월 13~15일간 서울에서 공동연구 제2차 회의 개최

- 1년 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2005년 초 협상을 개시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공동연구보고

서 확정

o 2004년 11월 12일, 한∙EFTA FTA 추진에 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외

교부-KIEP-무역협회-농촌경제연구원 공동주관)

o 2004년 12월 9일, 한∙EFTA FTA 추진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 상정 및

심의, 경제부총리 및 관계 장관들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 협상 타결을 추진토록 지시

o 2004년 12월 16일, 제네바에서 양측 통상장관회의시 협상 개시를 선언

- 공동연구 결과에 따라 2005년 중 협상 타결을 목표로 2005년 1월부터 FTA 협상을 개

시할 것을 합의

□ 공식협상 진행단계

o 2005년 1월부터 총 네 차례의 협상 진행

- 2005년 1월 12일: 관계부처 대책회의

- 2005년 1월 18~21일: 제1차 협상 개최(제네바)

- 2005년 3월 18일: FTA 추진위원회 상품양허초안 검토

- 2005년 3월 23일: 관계부처 대책회의

- 2005년 3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상품양허초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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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4월 4~8일: 제2차 협상 개최(서울)

- 2005년 5월 21일: FTA 추진위원회 상품양허 수정안 검토

- 2005년 5월 23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상품양허 수정안 검토

- 2005년 5월 24일: 관계부처 대책회의

- 2005년 5월 30일~6월 2일: 제3차 협상 개최(오슬로) 

- 2005년 6월 28일: 관계부처 대책회의

- 2005년 7월 4~8일: 제4차 협상 개최(서울)

o 2005년 7월 12일, 중국 다롄에서 양측 통상장관회의시 협상 타결을 선언

□ 협상 타결 후속조치단계

o 2005년 9월 13일, 협정문 가서명(제네바)

o 2005년 12월 15일, 양측 통상장관간 협정문 정식 서명(홍콩)

한∙EFTA FTA 정식 서명 (홍콩, 2005. 12)



가. 선진경제권과의 FTA로 효과 극대화

■ EFTA는 우리나라가 FTA를 맺은 최초의 선진경제권이자 유럽경제권이며,

지금까지 맺은 FTA 체결국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큰 대상국이다. 

- 우리나라는 2003년 초 칠레와의 FTA 협상을 타결한 이래 2004년 말 싱가

포르와 FTA 협상을 끝내고 2005년 유럽에 소재한 EFTA와 FTA 협상을 타

결함으로써 미주(칠레)와 아주(싱가포르)에 이어 구주에도 한국의 FTA

협상 타결국가가 생겼다.

- EFTA 4개국의 1인당 국내소득(GDI, 2003년 기준)은 3만 8,656달러로서

한국의 1만 2,628달러의 세 배를 능가하고, 그 이전에 협상을 타결한 칠레

(4,562달러)나 싱가포르(2만 798달러)보다 소득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준으로 볼 때에도 최고수준이다. 

- EFTA는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FTA 대

상국 중 가장 큰 경제규모를 지니고 있다. 한편 EFTA도 EU를 제외한다면

14개 FTA 체결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큰 경제규모를 지닌 대상국이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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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나. 산업의 상호 보완성으로 상호 이익 증가

■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 EFTA는 FTA를 통하여 양국

간 교역이 크게 증가하는 등 상호 이익이 크게 증대할 것이다.

- 양측의 교역은 산업내 무역의 비중은 낮고 산업간 무역이 대부분을 차지

하는 구조라서 국내 산업구조 조정을 최소화하면서 교역자유화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14

자료: World Bank; 통계청.

그림 I-1. 우리나라의 FTA 체결대상국별 경제 및 교역규모 비교

** 산산업업내내 무무역역과과 산산업업간간 무무역역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은 한 산업내의 원자재-중간재-최종재 사이에 국가간

교역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며 산업간 무역(inter-industry trade)은 서로 다른 산업 사

이의 교역을 뜻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산업과 완성차 산업이 서로 다른 국가에 있

을 때 부품의 교역이 일어나면 이를 자동차 산업내 무역이라고 하며, 의약품을 수입하

고 자동차를 수출하면 산업간 무역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동차 산업내 무역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4)에 따르면, 모든 관세가 철폐된다고 가정했을

때 EFTA와의 FTA로 우리나라의 GDP는 0.02~0.05% 증가할 것으로 보이

며, 후생의 개선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2억 달러 내외가 될 전망이다.

- 한∙EFTA FTA가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높지 않으나 우리나라

개별 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한∙EFTA FTA로 인해

기타 수송장비업의 경우 약 1.5%, 가공식품업의 경우 약 0.9%의 생산증가

가 예상된다.

- FTA 발효시 개선된 교역환경으로 인하여 양측간 교역규모는 13억 달러

내외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수출증가품목은 가공식품과 기타 수송장비이고 농산물, 섬유, 의

류, 전기전자 등에 대한 수출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계류, 금속제품, 가공식품, 화공제품 등의 공산품과 일부 농수산

물(치즈, 연어, 냉동고등어 등)의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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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큰 경우 FTA로 인한 관세장벽이 철폐되면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은 해외 자동차

부품산업과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므로 국내산업에 상당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

다. 반면 자동차를 수출하고 국내에 없는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교역장벽의 철폐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생산이 없는 해외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어서 국내 후생이 증

대되는 효과가 두드러진다.

단 기 중 기

표 I-1. 한∙EFTA FTA의 경제적 효과

GDP(%)

후생수준(%)

후생수준(백만 달러)

0.02

0.04

174

0.05

0.06

244

주: 단기적 효과는 관세철폐에 따른 정태적 효과(static effect)를 가리키며,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이 주된

원천임. 중기적 효과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으로 국내총생산이 증가하는데, 증가된 국내총생산의

일부가 저축되어 투자가 증가함으로써 발생되는 자본축적효과(capital accumulation effect)를 고려한

결과임.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4), 『한∙EFTA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다. 우리 제품의 EFTA 시장진출 확대

■ EFTA측은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공산품, 수산물)에 대해 발효

즉시 100%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 우리나라도 EFTA가 원산지인 상품 중 99.1%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율

을 최장 7년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

성하였다.

- 다만 농산물 및 수산물 중 민감한 일부 품목은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거

나 최장 10년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현재 양측간 잠재력에 비해 크게 미약한 수준의 교역이 대폭 확

대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우리 상품 중에서도 의류, 자동차, 선박, 가죽제

품 등 공산품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사과, 배, 김치, 민속

주, 라면 등의 우리 농산물이 EFTA 시장에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EFTA간 교역규모는 2004년에 약 27억 달러로 우리 제20위의 교역상

대다. 자동차, 선박, IT 제품, 의료, 플라스틱∙고무 제품 등이 주요 수출

품목이다.

라. 우리 산업의 균형적 발달에 촉매 역할

■ 한∙EFTA FTA는 서비스업을 비롯하여 여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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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동동연연구구 결결과과 제제시시된된 한한∙∙EEFFTTAA FFTTAA의의 정정성성적적 효효과과

- 한∙EFTA FTA는 한국의 對유럽 관계 및 EFTA의 對동북아시아 경제적 유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

- 정량화하기 어려운 서비스 및 투자와 무역원활화를 통한 이익을 감안하면 경제적 이

익은 양측 모두에 훨씬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

- 한국과 EFTA 양측간 경제가 대체로 보완적이어서 구조조정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포

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 상품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의 개방 및 상호 협력을 통하여, 현

재 WTO DDA*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서비스시장 개방계획을 시범적으

로 적용함으로써 전면적인 서비스시장 개방의 완충역할을 도모할 수 있

다. 아울러 EFTA가 경쟁력을 보유한 금융 및 해운 서비스에서 선진기법

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따라서 우리 경제의 산업간 불균형 발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비교열위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한∙EFTA FTA가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관세특혜 확보

■ 양측은 개성공단사업 추진의 의의와 동북아 평화안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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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TTOO((WWoorrlldd TTrraaddee OOrrggaanniizzaattiioonn,, 세세계계무무역역기기구구)):: WTO는 GATT를 대신하여 1995년 1

월 1일부터 출범한 국제무역에 관한 다자협의체제임. 7년 이상 지속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하여 GATT 체제의 한계를 절감한 각국은 1994년 4월 마라케시 각료회의에

서 새로운 다자협의체제인 WTO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하였음. WTO는 각료회의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하되, 일반적으로 각국의 제네바대표로 구성되는 일반이사회 산하에

상품교역이사회(GATT), 서비스교역이사회(GATS), 지적재산권이사회(TRIPS)를 산하기

구로 두고 있으며,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해결기구(DSB)와 각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무역정책검토기구(TPRB)를 상설기구로 설치하였음. WTO는 GATT가 상설기구라

기보다는 단지 협정문이었기 때문에 갖고 있던 한계를 뛰어넘어 관할하는 범위가 더 넓

고 상호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국제기구의 형태를 갖추고 있음. 

** DDDDAA((DDoohhaa DDeevveellooppmmeenntt AAggeennddaa))::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종료된 제4차

WTO 각료회의의 결정에 의해 출범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체제임. WTO는 우루과이라

운드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명명하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거

GATT 체제에서 사용된 라운드라는 이름을 대신하여 도하개발어젠다라고 부르기로 하

였음.



정하여, WTO 규정상의 의무에 위배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한

끝에 역외가공에 대한 특례인정방식으로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에 따라 개성공단 생산제품은 우리나라산 원자재, 중간재 등이 일정비

율만 넘게 되면 우리나라 생산제품과 동일한 특혜관세 혜택을 보게 되어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로 확보에 기여하게 되었다.

- 또한 개성공단 이외에 향후 북한에 유사한 공단 설립시 동일한 혜택 향유

가 가능해졌다.

바. 유럽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인지도 증가

■ 유럽에서 낮은 인지도를 보이는 우리나라(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높여 우

리 상품 및 기업의 유럽 진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 한∙EFTA FTA 체결은 우리나라가 무역자유화의 가장 큰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중상주의적 통상정책을 펴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유럽국

가에서 우리나라(제품)에 대한 브랜드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

할 것이다.

- 양측간 TV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최근

해외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우리 방송프로그램의 유럽시장 진출

확대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어 양측간 문화교류 확대 및 우리의 국가이

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사. 투자환경 개선으로 투자 활성화

■ 기존의 투자협정을 대폭 개선하여 투자자 보호수준 강화 등 투자환경을 개

선하였다.

- EFTA측이 우호적인 투자국임을 감안하여 EFTA로부터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호수준을 강화하였다. 특히 한∙스위스간 1971년에 체결한 투자

협정을 대폭 개선하여 대체하고, 이 투자협정을 다른 EFTA 국가들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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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였다.

- 투자자 보호는 물론, 투자자유화 부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EFTA

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아. EU와의 FTA 추진을 위한 환경 조성

■ 한∙EFTA FTA는 향후 EU와의 FTA 추진을 위한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

이다. 

- EU는 미국, 일본,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이자 FTA 추

진 예정 대상국가 중 하나이다. EU는 산업구조의 보완성이 큰 경제권이

며, EU의 선진화된 경제체제는 FTA 체결시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그동안 EU는 우리나라와 EFTA간 FTA가 어떠한 형태로 체결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본바,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개방적 사고와 합리적

접근방식, 그리고 실질적인 시장개방효과를 갖고 있는 이번 FTA의 형태

로 판단해 보면 한∙EFTA FTA는 향후 우리나라가 EU와 FTA를 논의할

때 중요한 시금석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한∙EFTA FTA의 발효 이후 예상되던 효과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

나라와 EU는 이러한 제반효과를 근거로 양자간 FTA의 효과를 예측하고

협상을 추진하는 데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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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리리 정정부부의의 FFTTAA 전전략략

1) 동시다발적 추진으로 FTA 체결진도를 단기간에 만회하여 우리 기업들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각 FTA별 서로 다른 효과를 상호 상쇄∙보완할 수 있도록 함.

2) 우리 경제의 선진화와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거대∙선진 경제권과

의 FTA를 지향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흥 유망

시장과의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함.

3) FTA 내용에 있어 상품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WTO plus적인 FTA를 지향함.

4) 체계적인 정책결정 절차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FTA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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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정문 구조

2. 분야별 협정문의 주요 내용

3. 양허안의 주요 내용



■ 한∙EFTA FTA 협정문은 전문(前文)과 본문 10개 장, 부속서 13개, 그리고

농업 및 투자와 관련한 별도 협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700여 쪽

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 협정문의 각 장은 분야별 규율과 합의사항을 담고 있는데, 상품에 대한 시

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무역구제, 위생 및 식물위

생 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상호 인정, 서비스, 금융서비스, 경쟁, 정

부조달, 지식재산권, 협력, 투명성, 분쟁 해결 등에 대한 합의사항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 부속서는 상품에 대한 상세한 관세철폐 계획, 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지리적 적용, 적용배제상품, 가공농산물의 범위, 어류 및 수산물, 통

신서비스 양허표, 상호 인정,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최혜국대우 예외조

항, 정부조달에 대한 접촉선, 지식재산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별도 협정문은 농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아이슬란드, 우리나라와 노르

웨이 및 우리나라와 스위스간 양자 농업협정과 우리나라와 아이슬란드∙리

히텐슈타인∙스위스간 투자협정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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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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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 제1장: 일반조항

□ 제2장: 상품 무역

- 부속서 Ⅰ : 원산지 규정과 통관절차

- 부속서 Ⅱ : 지리적 적용

- 부속서 Ⅲ : 적용배제상품

- 부속서 Ⅳ : 가공농산물

- 부속서 Ⅴ : 어류 및 기타 수산물

- 부속서 Ⅵ : 관세철폐 유형

□ 제3장: 서비스 무역

- 부속서 Ⅶ : 서비스 양허표

- 부속서 Ⅷ : 서비스 최혜국대우 면제리스트

- 부속서 Ⅸ : 상호 인정

- 부속서 Ⅹ : 통신서비스

- 부속서 XI :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 제4장: 금융서비스

□ 제5장: 경쟁

□ 제6장: 정부조달

- 부속서 XII : 정부조달 접촉선

□ 제7장: 지식재산권

- 부속서 XIII : 지식재산권 세부사항

□ 제8장: 조직규정

□ 제9장: 분쟁해결

□ 제10장: 최종조항

* 공동선언 (관세인하 일정 관련)

* 의료기기에 관한 대한민국과 스위스에 의한 선언

*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양해록(서비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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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협정문(투자, 농업)

□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스위스간의 투자에 관한 협정

- 부속서 I : 대한민국의 유보조항

- 부속서 II : 아이슬란드의 유보조항

- 부속서 III : 리히텐슈타인의 유보조항

- 부속서 IV : 스위스의 유보조항

- 부속서 V : EFTA 당사국의 유보조항

□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 부속서 I : 한국의 아이슬란드에 대한 농산물 양허표

- 부속서 II : 아이슬란드의 한국에 대한 농산물 양허표

□ 대한민국과 노르웨이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 부속서 I : 한국의 노르웨이에 대한 농산물 양허표

- 부속서 II : 노르웨이의 한국에 대한 농산물 양허표

□ 대한민국과 스위스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 부속서 I : 한국의 스위스에 대한 농산물 양허표

- 부속서 II : 스위스의 한국에 대한 농산물 양허표



협정문의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 당사국은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하여 당사국간에 존재해 왔던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긴밀하고 영속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하였다.  

■ 또한 양 당사국은 FTA 체결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공동의 의지와 희망을

천명하였다. 

- 자유무역지대가 당사국들에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고 공고히 하

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세계시장에서 당사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임.

-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은 양 당사국간 경제∙무역 및 투자 관계를 촉진하는

26

2

분야별 협정문의 주요 내용

한∙EFTA 통상장관회의 (2005. 7)



환경을 창출함으로써 유럽과 아시아간 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대에 기

여하고 보다 확대된 국제협력이 가능하도록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임.

- 당사국에서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 실질소

득의 지속적인 증가를 공동목표로 함.

■ 양국은 이 FTA 체결이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와 당사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른 다자 및 양자 기구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며 무역자유화가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부합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천명하였다.

■ 이 장은 FTA 협정문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과 규율을 규정하고 있다.

■ 한국과 EFTA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와 GATS(서

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5조에 부합하는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함을

규정하고 있다(제1.1조).

■ 한∙EFTA FTA가 지향하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

1.1조).

-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및 촉진

- 당사국 경제에서 경쟁 촉진

- 정부조달시장의 상호적인 추가 자유화 달성

- 지식재산권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 확보

-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대에 기여

27

** GGAATTTT((관관세세 및및 무무역역에에 관관한한 일일반반협협정정)) 제제2244조조:: 상품무역의 자유화를 위하여 WTO 회원

국이 체결하는 FTA 및 관세동맹에 대하여 WTO와 부합될 수 있는 자유화의 수준, WTO

통보절차 등을 규정한 조항

** GGAATTSS((서서비비스스 무무역역에에 관관한한 일일반반협협정정)) 제제55조조::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위하여 WTO 회원

국이 체결하는 FTA 및 관세동맹에 대하여 WTO와 부합될 수 있는 자유화의 수준, WTO

통보절차 등을 규정한 조항



■ 한∙EFTA FTA는 당사국의 영토∙내수 및 영해와 국제법에 따른 영토 위의

영공뿐만 아니라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이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여 취

한 조치에 대하여는 영해 밖에도 적용된다(제1.2조). 단 노르웨이의 스발바

드제도의 경우 상품무역을 제외하고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부속서 II). 

■ 이 협정은 한국 및 EFTA 회원국간 무역 및 경제 관계에 적용되며 개별

EFTA회원국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3조 1항).

- 또한 투자의 경우 한국과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스위스간 체결된

별도의 협정문을 참조한다(제1.4조).

■ 이 협정의 규정은 WTO와 당사국들이 회원국인 그밖의 국제협정상 당사국

들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제1.5조). 또한 이 협정에 의하여 규

정된 무역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다른 특혜협정의 유지

및 설립을 금지하지 않는다(제1.7조).

가. 적용범위

■ 이 장은 GATT 1994*에서 규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과 EFTA 회원

국을 원산지로 하는 HS 25류에서 97류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부속서 III에

서 규정된 품목 제외), 가공농산물(부속서 IV에서 규정한 품목의 경우), 그

리고 어류 및 그밖의 수산물(부속서 V에서 규정한 품목의 경우)에 적용된다

(제2.1조 1항). 

- 농산물(HS 1~24류)의 경우 한국과 아이슬란드, 한국과 노르웨이, 한국과

스위스 연방간 체결된 별도의 양자협정에 따른다(제2.1조 2항).

- 본장과 관련된 부속서에는 적용대상품목과 제외품목을 담고 있다. 또한

부속서 수산물 규정에는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일정을 협정 발효 후 3년 이

내 완전철폐(B1), 5년 이내 완전철폐(B2), 7년 이내 완전철폐(B3), 10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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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완전철폐(B4), 관세 할당*(TRQ), 향후 재검토(R)로 구분하고 있다.

나. 시장접근

■ EFTA는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상품(공산품, 수산물)에 대하여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86.3%의 즉시철폐를 포함하여

96.6%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품목에 따라 최대 10년 이내 관세를 점진

적으로 철폐할 것을 약속하였다. 관세의 기준세율은 최혜국대우* 실행관세

율로 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 B1(3년 철폐)은 임산물을 포함한 공산품 381개와 수산물

7개를 포함하여 총 388개(전체의 3.8%)이며, B2(5년 철폐)는 수산물 101

개를 포함하여 총 395개(전체의 3.9%)에 달한다. B3(7년 철폐)은 138개(전

체의 1.4%)이며, B4(10년 철폐)는 주로 수산물 102개를 포함하여 총 123개

(전체의 1.2%)에 달한다. 

- 가공농산물의 경우 과반수 이상인 187개 품목을 10~50% 관세인하품목으

로 하였으며 수산물 32개 품목을 포함하여 총 61개(전체의 0.6%)는 재검

토대상(R)으로 하였다.

■ 이밖에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양측간 상품의 교역에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수출입을 제한하는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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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AATTTT 11999944:: 1949년에 출범하여 WTO 출범 때까지 전 세계 다자간 무역을 규율한

GATT와 구분하기 위하여 WTO 체제하의 상품교역에 관한 협정을 GATT 1994로 부르

기도 함.

** 관관세세할할당당((TTaarriiffff RRaattee QQuuoottaa:: TTRRQQ)) 은 일정 수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

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관세와 쿼터를 혼합한 수입

규제제도임.



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과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에 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WTO 협정」(TBT 협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 당사국들은 국제표준의 수용과 적합성 평가기관의 상호 인정* 촉진을 추

구한다. 당사국들은 협정 발효일 이후 3년 이내 공동위원회를 통해 적합성

평가의 결과에 대한 수용에 관하여 진전사항을 평가하고 추가조치를 협의

하기로 하였다(제2.8조 4항). 

■ 농수산물의 교역과정에 중요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는 WTO상의 규범

(SPS 협정)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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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국국민민대대우우((NNaattiioonnaall TTrreeaattmmeenntt:: NNTT)):: 외국산 상품이라도 일단 수입이 완료된 후에는 국

내산 상품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비차별원칙으로서 GATT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WTO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임. 한∙EFTA FTA는 GATT의 내국민대우 규정을 따름.

** 무무역역에에 대대한한 기기술술장장벽벽((TTeecchhnniiccaall BBaarrrriieerr ttoo TTrraaddee:: TTBBTT)):: 국가간에 서로 다른 표준화 절

차를 사용하게 되면 이는 사실상 국제무역에 저해요소가 됨. 이를 TBT라고 하는데, 여

기에는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있음. 

** 상상호호 인인정정((MMuuttuuaall RReeccooggnniittiioonn)):: 상대방 국가의 적합성 평가기관이 발부한 적합성 인정

시험결과 증명서를 다른 당사국이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을 말함. 이와 관련한 협정을

상호 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이라고 함.

** 위위생생 및및 식식물물위위생생 조조치치((SSaanniittaarryy aanndd PPhhyyttoossaanniittaarryy mmeeaassuurreess:: SSPPSS))::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대해 시행되는 조치로서

SPS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공공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GATT 체제하에서도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됨.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자의적으로 남

용될 경우 부당하게 무역을 제한하는 보호무역주의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가 있음. 이러

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이 제정되었음.



라. 무역구제조치

■ 반덤핑조치와 관련해서 당사국들은「반덤핑에 관한 WTO 협정」상의 권리

와 의무를 보유한다. 다만 개시 이전에 당사국끼리 사전 협의를 하고 반덤

핑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도‘낮은 관세 적용’의 원칙*을 준수하기로 하여

WTO 반덤핑 규정이나 한∙칠레 FTA에서보다 반덤핑 프렌즈그룹*의 주장

을 더 수용하는 WTO plus 수준의 내용에 합의하였다.

- 반덤핑 혐의 판정을 위한 조사 개시 이전에 혐의대상이 된 상품을 당사국

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 협의를 거친다. 

- 협정 발효 후 5년이 경과한 때, 반덤핑 발동 가능성의 유지 필요성을 공동

위원회에서 검토하며 유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격년 단위로 공동위원

회에서 검토한다.

■ 보조금 및 상계 조치와 관련해서 당사국들은「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WTO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보유한다. 다만 개시 이전에 당사국끼리 사

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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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반덤덤핑핑 조조치치((aannttii--dduummppiinngg mmeeaassuurree)):: 수출국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여

(이를 덤핑이라고 함)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을 경우, 수입국에서 이 가격차를

상쇄하기 위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말함. 

** 낮낮은은 관관세세 원원칙칙((lleesssseerr dduuttyy rruullee))::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경우 덤핑마진(정상가격－수출

가격)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여도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러한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원칙임.

** 반반덤덤핑핑 프프렌렌즈즈그그룹룹((AAnnttii--dduummppiinngg FFrriieennddss GGrroouupp:: AAFFGG)):: 현행 반덤핑제도의 발동요건,

산정방식 등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면서 반덤핑조치 사용국이 반덤핑조치를 남용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국가들임.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싱가포르, 홍콩,

태국, 브라질,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대만 등이며 제안서 내용은 참여국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지만 낮은 관세 원칙과 네거티

브 덤핑마진(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을 0으로 간주하는 제로잉(Zeroing)을

금지하는 등의 입장을 보이고 있음.



- 혐의 판정을 위한 조사 개시 이전에 조사대상이 된 상품을 당사국에 서면

으로 통지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30일 동안의 기

간을 둔다. 당사국이 통지 수령 후 10일 이내에 요청할 경우 협의는 공동

위원회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제2.9조 2항).  

■ 이 FTA 발효 이후 관세 인하 및 철폐의 결과로 상품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또는 피해의 우려)의 실질적 원인이 될 경우 수입

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양자 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FTA

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이 협정에서 규정한 대로 진행하던 추가적인 관

세 인하를 중지하거나, 조치를 취할 당시 당해 상품의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협정 발효일 직전에 적용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중 낮은 수준까지 관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2.11조 4항). 

-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기간은 1년이며, 최대 추가 2년간 연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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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보조조금금((SSuubbssiiddiieess)):: GATT 1994에서는 보조금을 엄격히 정의하고 있는데, 재정적 지원

(financial contribution)의 공여, 회원국 영토 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public body)이

제공한 기여, 그리고 기여로 인한 혜택의 제공이라는 3대 요소를 구성요소로 규정하고

있음. 보조금에는 지역개발보조금, 환경 및 R&D 보조금 등과 같은 허용보조금과 수출보

조금 및 수입대체보조금과 같은 금지보조금이 있으며, 조치가능보조금이라는 중간영역

이 있음. 조치가능보조금의 경우 국내산업의 구체적 피해사례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함. 

** 상상계계조조치치((CCoouunntteerrvvaaiilliinngg MMeeaassuurreess)):: 상대방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상품이 수입

되어 국내산업에 피해가 야기된 경우 이러한 보조금에 대항하여 수입국이 해당 상품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가하는 조치를 말함.

** 긴긴급급수수입입제제한한조조치치((ssaaffeegguuaarrdd mmeeaassuurreess)):: 특정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수입국이 당해 품목에 대한 관세 인

상이나 수량 제한 등으로 취하는 수입규제조치의 하나임. 반덤핑이나 상계관세가 수출

국의 WTO 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임에 반하여 세이프가

드는 수출국의 합법 여부를 떠나 수입국에서의 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가능하다. 이러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에서 검토되며 조치 종료 후 최소 3년

동안 종전에 그러한 조치의 대상이 되었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어떠

한 조치도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제2.11조 5항)고 규정하여 EFTA∙멕시코

FTA의 경우를 준용하였다.

- 한편 이러한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와는 별도로, GATT 제19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 등 WTO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으로서 누리고 있는 다

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기존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제

2.11조 2항).

- 그밖에 협정문은 공동위원회를 통한 사전해결절차, 조치 종료 후 관세율

수준, 잠정 긴급조치의 부과조건, 조사기한 및 공동위원회에서의 연장 재

검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그 외 상품무역과 관련한 제2장에서는 국제수지의 위기시 WTO 규정을 준

수하고, 국영무역기업, 일반적 예외 및 안보 예외와 관련하여 GATT 1994의

조항이 이 협정문의 일부가 됨을 밝히고 있다. 

- 국영무역기업의 경우 한∙칠레와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으나 한∙EFTA FTA에서는 EFTA∙싱가포르 FTA, EFTA∙멕시코

FTA의 전례에 따라 GATT 1994 제17조의 규정을 따르기로 하였다.

마. 원산지 규정(제2.2조 및 부속서 Ⅰ)

■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에 관한 규정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다.

- 원산지 규정은 원산지 상품의 요건과 영역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통관

절차는 원산지의 증명, 행정협력을 위한 절차 및 관세협력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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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원산산지지 규규정정((rruulleess ooff oorriiggiinn))이이란란??

- 일반적으로‘원산지’라 함은 어떤 제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국가, 즉 제품이 태

어난 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제품의 국적이라고 말할 수 있음.

- 원산지 규정은 원산지를 결정하는 규정을 말하는데, FTA의 성공적인 작동을 위해서 매

우 중요함. FTA의 경우 당사국 사이에는 무관세가 성립되지만 당사국 각각은 제3국에



■ 원산지 기준 기본원칙

- 한∙EFTA FTA 협정에서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국에서 완전 획

득되거나, 당사국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않은 재료를 통합할 경우 당사국

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친 경우, 또는 특별히 지정한 재료로 획득

된 상품의 경우에 한한다(부속서 I 제2조).

- 보통 HS 1~24류까지의 농∙수산물의 경우 완전 획득된 상품의 경우 당사

국 원산지로 인정된다(부속서 I 제4조).

-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상품의 경우 당사국 원산지로 규정되는데,

이때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상품이 다른 상품의 제조에 사용될 경우 그 상

품에 통합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하지 아니한다(부속서 I 제5조). 

- 또 HS 50류에서 63류의 경우 사용된 기초 섬유재료의 총중량이 사용된 모

든 기초 섬유재료의 총중량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외의 경

우에는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비원산지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부속서 I 제5조).  

- 원산지 판정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원산지 결정가격은 공장도(ex-

work)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

- 그 외 보존공정, 포장, 세척, 페인팅, 도정, 착색, 연마, 단순 혼합, 분해, 도

살 등은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공정으로 간주되어 이러한 공정을 거친

비원산지 상품은 당사국 원산지로 인정될 수 없다(부속서 I 제6조).

- 영업원칙과 관련하여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은 당사국에서 비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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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자기 고유의 관세를 부과함. 이러한 구조 때문에 원산지 구별이 필요함. 예컨대

비당사국(제3국)에서 A 당사국으로 수입된 물품은 A 당사국의 관세율 체계에 따라 관세

가 부과됨. 이 관세율 체계가 B 당사국과 다를 경우 처음의 A 당사국에서 B 당사국으로

이 상품이 이동하면 B 당사국의 관세율 체계에 따라 다시 관세가 부과(또는 환급)되어야

함. 따라서 당사국 내에서의 상품이동에서도 원산지가 FTA 체결국의 경우에는 무관세

원칙이 적용되고 비당사국 원산지의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됨. 참고로 관세동맹의 경우에는 공동대외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없음.



국으로의 수출입 없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따라서

비당사국으로부터 재수입된 상품은 원칙적으로 비당사국이 원산지로 간

주된다(부속서 I 제12조).

- 협상과정에 EFTA가 주장하였던 관세환급 금지는 협정문에 반영하지 않

아, 우리측의 관세환급제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게 되었다.

■ 한편 한∙EFTA FTA의 경우, 역외가공조항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

는 경우,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한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할 수 있

는 길을 마련하였다(부속서 I의 부록 4). 또한 개성공단 이외의 향후 남북

합작사업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도 함께 개성공단 생산제품과

같은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즉 부속서 I의 부록 4에 명시된 HS 6단위 267개 품목*에 대해서는 당해 당

사국에서 수출되고 추후 그 당사국에 재수입된 재료에 대하여 당사국 영

역 밖의 지역, 예를 들어 개성공단에서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에 의하여 영

향을 받지 아니한다(부속서 I의 부록 4, 2항).

바. 통관절차(제2.2조 및 부속서 Ⅰ)

■ 원산지 신고방식(제15조)

- 한∙EFTA FTA에서는, 통관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 인보이스

(invoice) 신고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 원산지 검증방식(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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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역외외 가가공공((oouuttwwaarrdd pprroocceessssiinngg)):: 역내 생산(1단계)→역외 가공(2단계)→재수입 후 역내

최종생산(3단계)과 같은 생산단계에서 이전의 역내 부가가치(1단계)를 역외 가공 이후의

역내 부가가치(3단계)와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영역원칙으로부터 면제’라고 불

리기도 함.

** 협정 발효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부록의 규정과 이행을 점검할 것임. 주요 인정품

목은 HS 62류(메리야스, 뜨게질 편물 외 의류), 61류(편물 의류와 그 부속품), 91류(시계

및 부품), 84류(원자로∙보일러 등), 85류(전기기기 등), 39류(플라스틱과 그 제품) 등임. 



- 한∙EFTA 협정문 통관절차에서는 기존의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채

택하고 있던 직접검증방식과는 달리 간접검증방식을 도입하였다.

- 원칙적으로 수출국의 세관당국이 수출자/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하기로 하는 한편, 수입국의 세관당국은 수출자/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

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대신, 수출국 세관당국의 현지조사시 수

입국 세관직원이 검증과정에 참관(observation)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수입자의 입증 책임(제17조 제8항)

- 수입자가 세관당국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국

법령에 따라 특혜관세 부여가 중지될 수 있다. 

■ 특혜관세대우의 거부(제28조)

- 물품이 원산지 및 통관절차 규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

나,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및 통관절차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국은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 관세협력(제30조)

-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검증기법 등의 정보교류 및 세관공무원간의 인적교

류 등 통관절차의 원활화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 관세 및 원산지 소위원회(제32조)

- 공동위원회 산하에 관세 및 원산지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양측간 정보교환

및 원산지 규정 검토 등을 수행할 것이다.

가. 개요

■ 이 장에서 고려되는 서비스는 4장에서 다룰 금융서비스 분야, 그리고 대부

분의 항공운송서비스 및 6장에서 다룰 정부조달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외한

전 부문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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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무역과 관련하여 양측은 GATS를 기본으로 하여 DDA 2차 양허안 수

준으로 양허하였다.

-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전기용품), 빌딩 청소업(위생관리용역업, 소

독업), 경영 관련 컨설팅서비스 등 DDA 2차 양허안에 추가된 서비스도 포

함되었다. 

나.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 당사국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비

당사국(제3국)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

하지 않은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다른 당사국에 부여하는 최혜

국대우의 지위를 부여한다(제3.4조 1항).

- 그러나 부속서 VIII 에 적시한 대로, 시청각서비스나 도로운송서비스, 건

설 및 엔지니어링, 항공운송서비스 등에서 EFTA 국가들이 주로 다른 유럽

국가들과 시행 중인 각종 협력조치의 경우 MFN 면제분야로 인정하였다.

■ 이러한 MFN 예외 인정과 관련하여, GATS 제5조의 규정에 따라 FTA에서

MFN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는 여타 FTA에서 부여된 혜택을

협상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획득하였다.

■ 시장접근*(GATS 제16조), 내국민대우(GATS 제17조)는 GATS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제3.5조,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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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최혜혜국국대대우우((MMoosstt--FFaavvoouurreedd--NNaattiioonn TTrreeaattmmeenntt :: MMFFNN)):: 모든 국가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

하게 대우한다는 WTO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임. GATT 제1조, GATS 제2조, TRIPS 제4

조에 규정됨.

** 시시장장접접근근((mmaarrkkeett aacccceessss))::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업자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요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특히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공급자가 원하

는 공급형태에 따라 외국서비스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함.



- 자격, 표준 또는 면허 등과 관련하여 GATS 제16조 및 제17조의 시장접근

과 내국민대우를 넘어서는 시장개방 약속을 의미하는 추가적 약속

(additional commitments)은 GATS 규정을 따르기로 함(제3.7조)

다. 서비스시장 개방분야 약속

■ 서비스시장의 개방분야를 규정하는 구체적 약속의 양허표는 부속서 VII에

규정하였다(제3.16조 3항).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 자연인의

이동을 의미하는 Mode 4는 양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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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양허표의 작성은 개방분야들을 열거하는 방식(Positivie 또는 GATS 방식)을 사용

하였으며, 양측은 현재 DDA 서비스협상 과정에 제출된 DDA 제2차 양허안을 기초로 서

비스 양허표를 작성하였다.

** 서비스 거래시 공급자와 수요자의 소재에 따라 서비스 무역은 다음의 네 종류로 구분됨

(GATS 1조2항). 

i) Mode 1(국경간 공급):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의 경우를 말함. 송금 등 은행거래가 대

표적임. 서비스 수요자나 공급자의 공간이동이 없는 경우임. 

ii) Mode 2(해외소비): 해외관광여행이나 환자가 외국병원의 진료를 받기 위해 해외로

가는 경우와 같이 서비스 수요자가 서비스 공급지로 이동하는 경우임. 

iii) Mode 3(상업적 주재): 호텔 체인이나 해외보험회사의 국내지사와 같이 서비스 공급

자가 수요지로 진출하는 경우임. 

iv) Mode 4(자연인의 이동):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국경간 이동임. 예를 들어 의

사나 회계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서 영업하는 경우를 지칭함. 

상품무역의 경우 공급자의 이동을 전제로 하지 않는 데 반해 서비스의 경우는 iii)이나 iv)

와 같이 공급자가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비스무역은 상품무역과 다른 특

징과 규율이 필요한 것임.

** 수평적 양허(Horizontal Commitments) 분야에 기재된 Mode 4 관련 사항 i) 기업내 전근

자(대한민국에 설립된 자회사∙지사 또는 제휴기업을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

의 피고용인인 자연인이며 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 그 기업에 고용된 자로서 임원,

고위관리자 및 전문가)의 경우 최장 3년간 체류가 가능하며 조건이 충족된다면 체류기

간의 갱신이 가능함. ii) 기업인 방문자( 우리나라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업적 주재

설립의 책임이 있는 임원과 고위관리자로서, 우리나라에 서비스 공급자의 사무소, 지점,

자회사 등이 없어야 하며 직접적인 판매 또는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지 않는 자연인)와



■ 통신서비스와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적용되는 시장접근∙내국민대

우 및 추가적 약속은 부속서 X과 XI에 규정된다(제3.16조 4항).

- MFN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 시청각서비스 공동제작의 근거를 마련함으로

써, 방송프로그램의 무역역조를 시정하고 우리 방송프로그램이 EFTA의 2

차 유통망을 활용하여 다른 유럽국가에도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

였다.

라. 상호 인정 및 자연인의 이동

■ 상호 인정과 관련하여 당사국간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 당사국이 비당사국에서 습득된 교육, 경험, 면허 또는 증명을 인정하는 경

우 다른 당사국이 이와 관련하여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당

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다른 당사국의 영토에서 습득

한 자격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다른 당사국이 증명할 수 있는 적절

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제3.9조 1항).

- 부속서 IX는 당사국들이 서비스 공급자의 교육, 경험, 자격, 면허, 증명 또

는 인증의 상호 인정을 촉진하도록 권장하며, 그 진전상황을 공동위원회

에 보고하기로 하고 있다.

■ Mode 4(자연인의 이동)의 경우,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GATS 부속서」에 의하여 규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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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판매자(우리 영토 내에 소재하지 않으며 보수도 지급받지 않는 자연인으로서 서

비스 공급자를 위하여 서비스 판매를 교섭할 목적으로 그 서비스 공급자를 대표하는 활

동에 종사하는 자이며, 일반대중에 대하여 직접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자)의 경우 최장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함.



마. 기타

■ 국내 규제(GATS 제6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GATS 제8조 1항∙2항 및

5항), 영업 관행(GATS 제9조), 국제수지 보호(GATS 제12조 1항 및 3항), 일

반적 및 안보상의 예외(GATS 제14조, 제14조의 2), 투명성(GATS 제3조 1

항∙2항 및 제3조의 2) 등은 GATS 규정을 따르기로 하였다. 

가. 개요

■ 이 장에서는 금융서비스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별도의 언급이 있는 경우 제

3장(서비스무역)의 내용을 따른다. 

40

** 국국내내 규규제제((ddoommeessttiicc rreegguullaattiioonn)):: 국내시장에서의 각종 규제는 그것이 무역을 저해할 목

적으로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무역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음. 서비스

시장의 경우 생산물이 눈에 보이지 않고 수요자 및 공급자의 긴밀한 관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무역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음. GATS 6조는 이러한 경우 국내규제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규율하고 있음. 예를 들어 국

내 회계기준이 외부 회계서비스 공급자를 차별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음.

** 영영업업 관관행행((bbuussiinneessss pprraaccttiicceess)):: 어떠한 국내적 영업 관행이 서비스산업의 경쟁을 제한하

고 서비스무역을 막을 수 있음. 이러한 경우 다른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때 당사국은 요

청사항에 대하여 진지하고 우호적으로 조사하며 각종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임.  

** 국국제제수수지지 보보호호((rreessttrriiccttiioonnss ttoo ssaaffeegguuaarrdd tthhee bbaallaannccee ooff ppaayymmeennttss)):: 어느 서비스부문의

개방으로 급격한 자본 유출이 있는 경우라도 그러한 상황을 제어하기 위해 자본의 흐름

을 규제해서는 안됨. 국제수지상의 심각한 위협이 있을 경우 국제수지의 보호를 위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그 조치는 일시적이어야 하며 다른 제한과 조건을 따라야 함. 

** 투투명명성성((ttrraannssppaarreennccyy)):: 모든 회원국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회원들에게 공개해야 하며 다

른 회원국의 의문사항에 대한 답을 위한 문의처를 갖고 있어야 함. 또한 관련된 국내법

령이 바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WTO에 보고해야 함.



- 단 정부기관의 금융서비스 조달의 경우 이 장에서 언급하는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 당사국간 금융서비스 교역에 있어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최혜국대우, 규제

투명성, 분쟁해결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당사국간 금융서비스 무역을 자

유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 추가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에 설립된 다른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

급자에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불 및 청산 제도, 증권 또는 선물거래소,

자체 규제기관에 대한 접근에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 

■ 당사국은 비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경우 다른 당사국에도 그러한 협

정이나 약정을 협상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당사국이 자율적으

로 그러한 인정을 부여할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 그러한 상황이 존

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제4.9조 2항). 

나. 금융소위원회 설치 및 분쟁해결절차

■ 당사국은 본 장의 이행과 발전에 대한 감독, 일방 당사국에 의해 제기된 금

융서비스문제의 검토, 그리고 분쟁해결절차의 참여 등을 위해“금융서비스

소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제4.20조). 

■ 금융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당사국들은 상호 협의할 수 있으

며,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분쟁해결절차를 발동할 때에는 금융분야에 전문

성을 갖춘 패널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21조).

■ 당사국들은 국내시장에서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의 영역 내에서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반경쟁적 기업활동’의 축소에 노력하고 상

호 협력키로 하였다(제5.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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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국들은 반경쟁적 기업활동을 제거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경쟁법을

적용하고, 이를 위해 관련된 집행활동에 대하여 서로 정보교환하기로 하였

다. 요청이 있을 때 당사국들의 경쟁당국은 협의를 개시하고 요청받은 당사

국은 그 요청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하기로 하였다(제5.1조 4

항, 5항)

- 필요시 협의는 요청 접수의 30일 이내에 개최되고 공동위원회에서도 협의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과 정보를 공동위원회에 제공한다(제5.1

조 6항).

■ 정부조달에 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정부조달에 관한 WTO 협정」

(GPA)에 의하여 규율된다(제6.1조).

- 당사국들은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제도에 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정부

조달시장의 추가적인 자유화 및 상호 개방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

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 정부조달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당사국들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

하여, 정부조달분야의 규칙 및 규정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책임질 접촉선

(contact points)을 명시하였다(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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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반경경쟁쟁적적 기기업업활활동동((aannttii--ccoommppeettiittiivvee bbuussiinneessss ccoonndduucctt)):: 지배적 지위에 있는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반경쟁적 기업간 담합 등 경쟁의 방해∙제한 또는 왜곡을 그 목

적이나 효과로 하는 활동을 말함.

** 정정부부조조달달에에 관관한한 WWTTOO 협협정정((GGoovveerrnnmmeenntt PPrrooccuurreemmeenntt AAggrreeeemmeenntt:: GGPPAA))::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기업의 상품∙서비스∙건설서비스 구매에 있어 절차와 관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WTO 다자규범임. 가입한 회원국만 적용을 받는

WTO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하나로 우리나라는 1994년에 가입하여, 1997년부터 우리

조달시장을 개방하여 오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재정경제부, 스위스는 경제부, 노르웨이는 현대화부, 리히텐

슈타인은 외교부,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재무부가 접촉선의 역할을 한다

(부속서 XIII).

■ 당사국이 비당사국에 자국의 정부조달시장에의 접근에 관한 추가적인 혜택

을 부여한 경우, 그 당사국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다른 당사국에 이러한

혜택의 확대 가능성에 관한 협상을 개시할 것에 합의하였다(제6.3조).

■ 당사국들은「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WTO 협정」(TRIPS)에 규정된 의

무를 재확인하고, 상대국 국민의 지식재산권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보호

되도록 보장함을 규정하였다(제7.1조).

■ TRIPS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당사국들은 자국법에 근거하여 이 협정에

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7.1조 2항).

■ 당사국들은 사회∙경제 및 문화 발전의 요소로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상대국의 지식재산정책과 경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지식재산분야의 인적 교류, 교육훈련의 증진 등 이 분야에서 당사국들의 협

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제7.3조).

■ 특허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및 스위스는 TRIPS

규정상 특허예외사항에 다음을 추가하였다(부속서 XIII 제2조).

- 1) 인간의 치료를 위한 진단∙치료 및 외과적 방법 또는 동물의 신체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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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무역역 관관련련 지지식식재재산산권권에에 관관한한 WWTTOO 협협정정((TTrraaddee--RReellaatteedd AAssppeeccttss ooff IInntteelllleeccttuuaall

PPrrooppeerrttyy RRiigghhttss:: TTRRIIPPSS))::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규제수단을 명기한 다자규범으로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

됨. GATT, GATS와 함께 WTO의 3대 핵심협정임.



해진 그러한 방법, 2) 식물 또는 동물 변동, 또는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해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제조법은 특허대상에서 제외한다(노르웨이

는 자국법에 따른다.)

■ 미공개 정보에 대한 보호에도 유념한다. 의약품 또는 농화학제품의 판매 허

가를 위하여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려는 것을 금지한다(부속서 XIII 제3조).

■ 산업디자인과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자국의 국내법에 규정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리적 표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스위스∙리히텐슈타인 및 아이슬

란드는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 후 지리적 표시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의

채택에 대하여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였다(제5조). 

■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공동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

하기로 하였다.

■ 공동위원회는 장관 또는 장관이 임명한 고위공무원이 수석대표를 맡은 당

사국들의 대표로 구성된다(제8.1조 1항).

■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과 당사국간 무역장벽 및 그밖의 제한적 조치

를 추가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 협정의 이행과 추가

적인 발전,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소위원회 및 작업반의 업무를 감독

하며,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다(제8.1조 2항).

- 공동위원회는 자신이 임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 및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 공동위원회는 상호 합의에 따

라 언제든지 소집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매 2년마다 소집된다. 

■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국들간 모든 공식적인 의사소통 또는 통지는 자국의

사무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제8.2조). 

- 우리나라의 경우 외교통상부가, EFTA의 경우 EFTA 사무국이 사무국 역할

을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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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의 규정은 이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하여 적용된다(제9.1조 1항). 이 협정과 WTO 협정상에서 발생하는 동일

한 사안에 대한 분쟁은 제소 당사국이 선택하는 분쟁해결절차에서 해결될

수 있다(제9.1조 2항). 

■ 분쟁 해결은 당사국간 협의를 거쳐 패널 설치의 순서로 진행된다. 

- 만일 관련 당사국간 합의하면 언제든지 주선∙조정 및 중개 절차를 밟을

수 있다(제9.2조).

■ 협의는 협의 요청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긴급한 사안의 경우 15일 이

내)에 비공개로 개최된다. 사안이 협의 요청 접수일 후 60일 이내(긴급한 사

안의 경우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 중재패널이 설치되어 그 사안

을 다루게 된다(제9.4조).

- 각 분쟁 당사국은 요청 접수로부터 15일 이내에 각 1인의 중재패널을 임명

하고 양 당사국의 합의하에 1인의 중재패널 의장을 임명하여 총 3인의 중

재패널위원을 구성한다(제9.5조 1항 및 2항). 중재패널 합의에 실패할 경

우 요청에 따라 30일 이내에 WTO 사무총장이 필요한 지정을 한다. 그럼

에도 지정에 실패할 경우 양 당사국이 제출한 후보군에서 추첨으로 선정

하도록 하였다(제9.5조 4항).

■ 중재패널은 중재패널 설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분쟁 당사국들에 최초보

고서를 제출하여 당사국으로부터 의견을 서면으로 재청취하고 최초보고서

제출 30일 경과 이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제9.8조, 제9.9조).

■ 최종보고서의 결과에 대해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소국은 상대국

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른 혜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판정결과에 대한

이행수단을 확보하였다(제9.10조).

45



■ 공동위원회에서 양 당사국간 협의로 협정의 개정이 가능하며, 개정된 협정

의 발효는 비준∙수락 또는 승인 문서 기탁 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된

다(제10.3조).

■ EFTA에 가입하려는 국가는 이 국가와 기존 당사국간의 합의를 전제로 공동

위원회가 가입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 FTA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4조 1항). 가입국에 대하여 이 협정은 가입문서의 기탁일 또는 기존

당사국에 의한 가입조건의 승인 중 더 늦은 날을 기준으로 그 후 두 번째 달

1일에 발효된다(제10.4조 2항).

■ 당사국은 기탁소에 서면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그 통지가 기탁소에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후 발효된다. 단

우리나라가 탈퇴할 경우 탈퇴 통지가 기탁소에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후

이 협정 자체가 효력을 상실한다(제10.5조 2항).

■ 이 협정은 이 협정을 비준한 서명국에 대하여 2006년 7월 1일에 발효하기

로 하였다. 다만 서명국은 적어도 발효일로부터 1개월 전에 비준∙수락 또

는 승인 문서를 기탁소에 기탁하여야 한다(제10.6조 2항).

- 서명국 중 하나는 반드시 우리나라이어야 하며, 노르웨이 정부가 기탁소

의 역할을 한다(제10.7조).

■ 이 협정이 2006년 7월 1일에 발효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와 EFTA 개별

회원국이 비준∙수락 또는 승인 문서를 기탁소에 기탁한 날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그 후 두 번째 달 1일에 발효하도록 하였다(제10.6조 3항).

- 협정 발효 후 문서를 기탁한 EFTA 회원국에 대해서는, 이 협정은 그 문서

의 기탁 후 두 번째 달 1일에 발효된다(제10.6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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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와의 투자협정

1) 개 요

■ 기업과 투자, 당사국 투자자의 정의(제1조) 및 적용범위(제2조)가 규정되었

다.

- 특히 우리측의 요청에 따라 당사국 투자자의 정의에서 지점을 배제하였으

며, 법인의 정의에 설립지 기준과 실질적 영업활동(substantial business

activities)을 첨가하여 보다 엄밀히 하였다.

- 본 투자협정은 NT 및 MFN과 관련하여 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부문에 포함

되는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measures affecting trade in

services)에는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였다(제2조 2항). 또한 이 협정은 한국

과 EFTA 회원국간에 적용되며 EFTA 회원국간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제

2조4항).

■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안정적이고 공평하며 호의적이고

투명한 조건을 창출하고 유지한다(제3조). 또한 자유로운 송금을 허용한다

(제5조).

■ 이 협정의 발효기간 중 1971년 4월 7일 체결된「대한민국정부와 스위스정

부간의 투자 촉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은 발효 중지된다.

- 스위스가 기탁소의 역할을 한다.

2) 투자자 보호 강화

■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청산∙판매∙

송금 또는 그밖의 처분에 대하여, 자국 투자자 및 자국 투자자의 투자(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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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대우) 또는 제3국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최혜국대우)에 부여하는 대우

중 보다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에 부여한다(제4조). 

- 제3국 투자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혜택

에 관하여 협상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제4조2항). 그러나 제3국과 이중

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할 경우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제4조3

항), 당사국의 사회정책 또는 경제개발정책에 기초한 보조금의 경우 동일

한 혜택을 내국민대우로 부여할 의무는 없다. 다만 이 경우 요청에 대해 호

의적인 협의를 할 수 있다(제4조4항).

■ 당사국간 지불 및 자본이동이 어느 당사국의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의 운

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본이동에 대하여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긴급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조). 

- 다만 이러한 조치는 IMF 협정과 합치하여야 한다. 

■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투자와 관련된 핵심인력이 관련 투자의 경영∙

유지∙이용∙향유∙확장 또는 처분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자국

의 영토에 일시적인 입국 및 체류를 허가한다(제8조).

- 각 당사국은 국적 및 시민권에 관계없이 투자자 또는 투자가 선택하는 핵

심인력이 입국∙체류 및 근로허가를 받았고 당해 고용이 그러한 핵심인력

에게 부여된 허가의 조건 및 시간제한에 합치할 경우 그를 고용할 수 있도

록 허용한다. 

■ 건전성 조치(Prudential Measures)는 금융서비스부문의 국내규정 조항을

준용하기로 하였다(제10조). 

- 다만 우리측의 요청에 따라 통화∙환율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취하

는 비차별적 조치는“별도 조항(Monetary and Exchange Rate Policy)”으

로 규정하기로 하였다.

■ 투자자 보호 조항 강화조치의 일환으로 수용 및 보상, 손실에 대한 보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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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대위변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하였다(제 13, 14, 15조).

- 어느 당사국도 공공의 이익이나 비차별적 기초 및 적법 절차가 아니라면,

또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보상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수용 또는 국

유화와 같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지식재산권과 관련

한 수용 및 보상의 경우에는 그 규정을 준용한다(제13조).

- 손실에 대한 보상에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규정한다(제14조).

3) 투자자유화 대상의 명확화

■ 내국민대우의 유보조항을 네거티브시스템*으로 규정하여 투자자유화 대상

을 확대하였다(제12조). 부속서 I에 우리나라의 유보조항을 상술하였다.

■ 부속서에 따르면, 통계상 목적 및 인센티브 검토, 국가안보, 공익 및 공공질

서 유지, 제한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 현황 파

악, 금융안정, 문화 다양성 및 정체성 보호를 위해 일부 산업에 대한 당사국

의 투자를 유보한다.

- 또한 농림축산업 및 관련 제조업의 경우 벼∙보리 재배업과 육우사육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항공기 사용사업 및 제3장 서비스무역에서 다

루어지지 않은 항공산업분야, 방위산업과 발전, 송전 및 배전 판매사업, 한

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지분 참여, 신금융서비스 등을 이

용한 금융상품 또는 자본 거래, 총포∙도검∙화약류 관련 사업, 수산업, 가

스산업, 원자력산업에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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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거거티티브브시시스스템템((nneeggaattiivvee ssyysstteemm)):: 자유화품목을 규정하는 방식으로는 통상적으로 포

저티브시스템(positive system)과 네거티브시스템이 있다. 포저티브시스템은 적시된 항

목만을 자유화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네거티브시스템은 적시된 항목 이외는 모두

자유화하는 경우를 지칭함. 따라서 자유화의 정도는 포저티브시스템보다 네거티브시스

템이 더 큼. 



4) 투자 관련 분쟁해결절차

■ 투자자와 당사국간 분쟁의 경우 해결절차를 국제분쟁 중재기준에 따라 규

정하였다(제16조).

- 다른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하여 당사국 투자자의 투

자에 손실 또는 손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 투자자는 그 사

안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서면 협의요청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은 사안은 해당 당

사국의 법원, 행정법원 또는 국제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국제분쟁 제기

60일 전 사전 서면통보가 필요하며 5년의 제척기간을 둔다.

- 우리측 요청에 따라 투자는 이미 행하여진 투자의 경우로 국한하였으며

설립 전 단계의 투자에 대해서는 배제하였다.

■ 금융서비스에서 국제중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FTA 협정 금융서비스부문의

분쟁해결조항에 준용하는 패널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 FTA 협정상의 금융서비스 소위원회가 1차로 심사하여 여기서 결정하지

못할 경우, 국가간 분쟁해결 패널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나.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와의 농업 협정

■ 농업협정은 상품무역에서 다루지 않은 기본농산물(HS 1~24류 중 일부)에 대

한 한국과 개별 EFTA 회원국간 체결한 양자협정을 그 내용으로 한다(제1조).

- 리히텐슈타인의 경우「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공국간에 맺은 1923년 3월

29일 관세동맹조약」에 따라 스위스와의 협정이 자동 적용된다.

■ 농업협정의 대상이 되는 기본농산물의 양허에 대해서는 상호 민감품목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관심품목 위주로 양허하여 부속서에 규정하였다(세부

내용 후술).

■ 그밖에 양 당사국은 당사국간 농산물 무역의 패턴, 상품의 특수한 민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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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양측 농업정책의 발전을 고려하면서 추가적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

력하기로 약속하며(제5조), 상대방이 수출보조를 할 경우 양허품목에 대해

다시 MFN 실행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제8조)을 약속하였다.

- FTA 본 협정의 제2장(상품무역) 및 제9장(분쟁 해결), 부속서Ⅰ(원산지규

정 및 통관절차)의 대부분 규정을 농업협정에도 함께 적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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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품양허안

1) 개요

■ 한∙EFTA FTA에서는 상품무역에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최대

10년 내에 철폐하되,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 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 EFTA는 양허율 100%이며,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1)

- 한국은 상품양허에서 총 1만 114개 품목 중 99.1%인 1만 19개 품목을 양허

하고 86.3%에 해당하는 8,726개 품목을 FTA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 EFTA가 칠레나 싱가포르에 비해서 임산물과 수산물에서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 한국의 즉시 철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특히 수산물의 경우 B2(5년 철폐)와 B4(10년 철폐)의 비중이 매우 높음.

1) EFTA는 기본적으로 공산품, 수산물 및 가공농산물을 자유교역대상으로 하고, 기본농산물에 대해서

는 별도의 양자간 협정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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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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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철폐 (A)

3년 철폐 (B1)

5년 철폐 (B2)

7년 철폐 (B3)

10년 철폐 (B4)

관세 인하(10~50%)

TRQ

향후 재검토 (R)

양허 계

양허 제외 (E)

총 계

8,726(86.3%)

388 (3.8%)

395 (3.9%)

138 (1.4%)

123 (1.2%)

187 (1.9%)

1 (0.0%)

61 (0.6%)

10,019(99.1%)

95 (0.9%)

10,114(100%)

8,568(91.1%)

381 (4.1%)

294 (3.1%)

132 (1.4%) 

-

-

-

29 (0.3%)

9,404(100%)

-

9,404(100%)

110(27.1%)

7 (1.7%)

101(24.9%)

6 (1.5%)

102(25.1%)

-

1 (0.2%)

32 (7.9%)

359(88.4%)

47(11.6%)

406(100%)

48(15.8%)

-

-

-

21 (6.9%)

187(61.5%)

-

-

256(84.2%)

48(15.8%)

304(100%)

구 분
전품목

(기본농산물 제외)
공산품

(임산물 포함)
수산물 가공농산물

표 II-1. 우리나라의 상품 양허안 총괄표

자료: 외교통상부

구 분 전체 공산품 임산물 수산물 농산물

표 II-2. 각 FTA에서의 양허율 비교
(단위: %)

한∙칠레

한국

칠레

한∙싱
한국

싱가포르

한∙EFTA

한국

EFTA

양허율: 99.8

즉시 철폐: 87.2

양허율: 99.0

즉시 철폐: 41.8

양허율: 91.6

즉시 철폐: 59.7

양허율: 99.1

즉시 철폐: 86.3

양허율: 100

양허율: 100

즉시 철폐: 99.9

양허율: 99.8

즉시 철폐: 30.6

양허율: 97.4

즉시 철폐: 68.8

양허율: 100

즉시 철폐: 92.3

양허율: 100

즉시 철폐: 58.2

양허율: 100

즉시 철폐: 100

양허율: 82.9

즉시 철폐: 53.7

양허율: 100

즉시 철폐: 45.5

양허율: 100

즉시 철폐: 69.5

양허율: 100

즉시 철폐: 99.0

양허율: 56.2

즉시 철폐: 13.8

양허율: 88.4

즉시 철폐: 27.1

양허율: 98.5

즉시 철폐: 15.6

양허율: 94.2

즉시 철폐: 92.9

양허율: 66.6

즉시 철폐: 16.0

양허율: 84.2

즉시 철폐: 15.8

양허율: 100

즉시 철폐: 35~55

양허율: 100, 즉시 철폐: 100

주: 한∙EFTA FTA에서의 농산물 양허율은 가공농산물만 포함하고 있음. 한∙EFTA FTA에서의 재검토 항

목, 한∙칠레 FTA에서의 DDA 이후 재검토 항목 등을 양허에 포함하여 계산하였음.

자료: 외교통상부

양허율: 100, 즉시 철폐: 100



2) 공산품 양허내용

■ EFTA측은 양허율 100%에, 전 품목의 관세를 협정 발효 후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 EFTA측 공산품 MFN 평균 실행 관세율은 스위스(리히텐슈타인) 2.5%(종

가세 환산치), 노르웨이 0.9%, 아이슬란드 2.6%이다.

- EFTA측의 주요 고관세 품목으로는 의류 및 직물, 귀금속제품, 각종 조제

식품 등이다. 특히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 의류와 그

부속품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높은데 FTA 발효시 관세가 즉시 철폐될 것

이다. 

∙스위스의 고관세 품목(단위: 스위스프랑/100kg)으로는 진주 및 귀금속

(71류, 3,999~233), 의류와 그 부속품(62류, 965~244), 메리야스 및 뜨개

질 편물의 의류와 그 부속품(61류, 520~153), 가죽제품(42류, 271~188),

잡품(96류, 150~152), 특수직물의 자수포(58류, 292) 등이다.

∙노르웨이의 고관세 품목으로는 의류와 그 부속품(62류, 14.8%), 메리야

스 및 뜨개질 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61류, 11.3~14.8%), 단백질계 물

질∙변성전분∙글루 및 효소(35류, 3.57~40크로네/kg) 등이다.  

■ 우리나라는 양허율 100%, 즉시 철폐 91.1%, 5년 이내 철폐 98.3%, 최장 이

행기간 7년으로 양허하였다. 

- 우리나라는 9,404개 공산품 품목(임산물 포함)에 대해 100% 양허하였다.

가장 보호의 정도가 높은 7년 철폐 품목(132개)으로는 섬유판 등 목재(44

류, 42개), 보일러 등 기계류와 부품(84류, 29개), 유기∙무기 화학품(28∙

29류, 11개), 차량부품(87류, 7개), 화장품(33류, 3개), 의약품(30류, 3개)

등이다.  

- 단 원유 및 석유제품 29개 품목(전체 비중 0.3%)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 일

정을 제시하지 않되, 3년 후 재검토항목으로 분류하고 향후 다른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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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시 EFTA에도 동등대우하기로 하였다.

3) 수산물 양허내용

■ EFTA측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한 수산물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상당

한 정도의 자유화를 용인하되 점진적인 관세 철폐를 하게 되었다. 

■ 우리나라는 전체 406개 수산물품목 중 88.4%인 359개 품목에 대해 양허하

고 민감품목인 김, 미역 등 해조류 47개 품목(11.6%)을 양허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 고등어의 경우 5개 품목에 대해 양허하였는데, 냉동고등어 1개 품목에 대

해서는 TRQ를 적용하여 매년 쿼터내 물량 500톤에 대해서 무세, 그 이상

의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나머지 4개 품목에

대해서는 5년 내지 10년 철폐 품목으로 하였다.

- 연어의 경우 11개 품목에 대해 양허하였는데, 즉시 철폐 6개, 5년 철폐 4

개, 10년 철폐 1개이다.2) 

- 활어류의 경우 28개 품목에 대해 양허하였는데, 노르웨이의 관심품목인

연어 및 아이슬란드 관심품목인 송어 등 4개 품목은 즉시 또는 5년 철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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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3. 우리나라와 EFTA의 관세율 비교

7.2%

18.2%

2.5%* 

-

1.9%

0%

2.6%

0%

공산품

수산물

주: MFN 실행관세율의 단순평균임. 스위스의 경우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종가세로 환산한 수치

임.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은 관세동맹임. 

자료: 외교통상부

2) 참고로 한∙칠레 FTA의 경우 對칠레 양허수준은 즉시 철폐 5개, 5년 철폐 5개, 10년 철폐 1개였음.



였고 기타 24개 품목은 7년내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 조정관세품목은 7개로서 냉동민어 등 5개 품목은 7년내 재검토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냉동새우 및 새우젓 2개 품목은 특정 어종(pandalus

borealis)에 대해서 관세를 양허하였다.

■ 양측은 공동재원을 조성하여 수산분야 기술이전, 어업인 및 수산계 학생의

연수, 수산전문가 교류 등 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공동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4) 농산물 양허내용

■ 농산물의 경우, 상당한 정도의 공정과정을 거친 가공농산물은 FTA 본 협정

에서 양허내용을 규정하고, 기본농산물의 양허내용은 별도의 양자협정을

통하여 규정하였다.

- 우리측 1,451개 농산물 중 스위스 34%, 노르웨이 46%, 아이슬란드 58%의

품목을 양허하였고,

- EFTA 국가들은 우리에게 스위스 51%, 노르웨이 61%, 아이슬란드 67%의

품목을 양허하였다.

■ 가공농산물의 경우 우리나라는 전체 305개 품목 중 84.9%에 해당하는 259

개 품목에 대해 양허하였다.

- 인삼제품 등 민감품목을 제외하고 84.9%를 양허하였으며, 양허 균형을 전

제로 EFTA 관심품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양허하였다. 물 관련 제품은 즉시

철폐하였으며, 주류, 커피는 10년 철폐, 그리고 190개에 달하는 가공식품

류는 10~50% 관세 인하하기로 하였다.

■ EFTA측은 우리의 주요 관심 품목에 대해 양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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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슬란드는 사과, 배, 쌀 발효주, 김치 등에 대해 무관세이며 버섯류에

대해서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였다.

- 노르웨이는 김치에 대해 96% 관세 감축, 사과와 배는 계절관세를 부과하

여 사과의 경우 12~4월, 배의 경우 12월~8월 10일까지 즉시 관세를 철폐

하였다.

- 스위스는 김치와 쌀 발효주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사과와 배

는 쿼터 또는 계절관세를 통해 일부 양허하였다.

■ 우리는 쌀, 육류, 낙농제품, 양념류 등 국내 농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품목은 대부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EFTA측의 주요 관심품목에 대하여

일부 양허에 반영하였다.

- 스위스의 경우 국내생산이 없는 치즈 4품목에 대해 쿼터(5년간 45톤, 6년

째부터 60톤) 설정 후 10년 철폐, 포도주에 대해 10년 철폐하였다.

- 노르웨이의 경우 치즈(기타)에 대해 40% 관세를 감축하기로 하였으며, 아

이슬란드에는 양고기에 대해 5년 철폐하기로 하였다.

5)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

■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HS 6단위 267개 품목)을 한국산으로 인정하

여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 한국산 원부자재 등의 투입비용이 60% 이상인 경우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과 동일하게 대우하여 특혜관세를 부여받는다. 

- 향후 개성 이외의 북한지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특례 인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나. 서비스∙투자

■ 서비스 양허안은 DDA 서비스 2차 양허안 수준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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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A에 의한 서비스시장 개방에 앞서 한∙EFTA FTA에 의해 시범적으로

서비스시장을 개방함으로써 향후 전면적인 시장개방에 대비할 수 있게 되

었다. 금융 및 해운 서비스의 부분개방이 포함되었다.

- 우리측은 WTO 서비스 분류 기준상 총 155개 세부업종 중 104개 분야를

양허한 DDA 제2차 양허안에서 3개 분야(빌딩청소업, 경영컨설팅, 전기용

품 기술검사 및 분석서비스)를 추가 양허하였고, 전문기술직 분야의 계약

서비스 공급자(1년 내)를 처음으로 양허함으로써 전문인력 교류의 시범적

인 운영을 통하여 첨단산업 및 선진경영기법의 전수기회 확대에 기여하게

되었다.

- 특히 방송서비스의 경우 TV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의 근거를 마련하였

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방송 관련 프로그램의 EFTA 진출이 용이해질 것

으로 전망된다.

- EFTA측도 DDA 제2차 양허안 수준으로 양허안을 작성하였고, 특히 스위

스는 우리측 요구에 따라 미용 및 세탁 서비스, 보안컨설팅서비스 등의 분

야에서 개방수준을 확대하여 우리 관련 업체의 진출 확대가 가능해졌다.

■ 투자부문은 우리나라와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과 별도의 협정

을 체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투자자 보호조항을 강화하는 등 투자 관련

규범을 정비하여, 한∙싱가포르 FTA 및 한∙일 BIT 수준의 투자자유화 및

보호수준을 확보하게 되었다.(노르웨이는 자국내 사정으로 인하여 투자협

정에 참여하지 않았음.)

- 한∙싱가포르 FTA 투자 유보안 수준으로 투자자유화 대상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 관련 규범을 정비하여 투자자에 대한 보호내용을 더욱 명확히 하

였다.

- 1971년에 체결된 스위스와의 일반 투자협정을 대체하는 높은 투자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수준의 투자협정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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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FTA 소개

2. 우리나라와 EFTA의 경제관계



가. EFTA 설립 과정

■ EFTA는 1960년 관세동맹을 지향하는 유럽경제공동체(EEC)에 반대하여 7

개 유럽국가, 즉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및 포

르투갈이 독자적으로 FTA를 체결하면서 탄생하였다.

- 1960년 1월 4일에 스톡홀름 협정에 의해 창설되었는데, 처음에는 회원국

간 공산품 교역의 자유화를 추구하였으며 나중에는 어류 및 가공 농산품

으로 자유무역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 1970년대 초반 EEC와 양자간 FTA를 체결하였다.

- 후에 영국,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등이 EU에 가입하는 등

회원국의 변동이 있어서 현재는 스위스(Swiss Confederation), 노르웨이

(Kingdom of Norway), 아이슬란드(Republic of Iceland), 그리고 리히텐

슈타인(Principality of Liechtenstein)으로 구성되어 있다.

■ EFTA는 2002년 6월부터 스톡홀름 협정을 대체하는 바두즈 협정(Vaduz

Convention)을 통해서 회원국 내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지식재산권의 자

유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확립하였다.

■ EFTA는 1990년대 이후 역외국과의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추구하여 현재 세

계에서 가장 폭넓게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경제동맹 중의 하나이다.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은 EU와의 유럽경제지역협정

(European Economic Area: EEA)을 체결하였고, 이 협정이 1994년 1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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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발효됨으로써 사실상 EU와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 스위스는 EU와 일련의 양자간 협정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였다.

- EEA에서도 농산물, 해산물, 섬유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

고 있다.

- EFTA는 EU외에도 불가리아, 칠레, 크로아티아,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

논, 마케도니아, 멕시코, 모로코, 팔레스타인, 루마니아, 싱가포르, 튀니지,

터키 등과 FTA를 체결하여 적극적인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나. EFTA 경제 개황

■ EFTA는 세계 최고 부국들의 연합체이다.

- 2004년 기준 EFTA 4개국의 총 GDP는 6,220억 달러로서 세계 9위권(한국

7위)이며, 1인당 GDP는 PPP 기준 3만 2,979달러에 달한다. 

- 총상품교역은 3,660억 달러로서 전 세계 교역의 2%(세계 9위, 한국 7위)이

며 국민 1인당 수출액은 16만 498달러로서 주요 경제권역 중 최고수준이

다. 총인구는 1,240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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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인플레이션율 0.8%, 실업률 4.1%, 평균 정부부채는 GDP의 47%에 불

과하고 평균 정부재정 적자는 GDP의 2.7%의 안정적인 경제상황을 나타

내고 있다.

- 2004년 상업적 서비스 수출액은 640억 달러(세계 5위, 한국 8위)이며, 해

외투자(ODI)는 136억 달러, 외국인직접투자(FDI) 144억 달러에 달한다.

- IMD(2005)가 평가한 EFTA 국가들의 국가경쟁력지수를 보면 아이슬란드

가 4위, 스위스가 8위, 노르웨이가 15위에 올라 있다. 한국은 29위이다.

■ EFTA는 오일∙가스, 어류, 의약품, 시계, 기계류, 금융서비스, 해운 부문에

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은 세계적인 국제금융센터로서 많은 외국기업을 유

치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의약, 기계류, 시계 부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는 수산, 해운에 경쟁력이 있으며 노르웨이는 주요

산유국이다.

■ 스위스의 주요 수출입품목

- 주요 수출품: 기계류 27%, 약품류 10%, 시계 7%

- 주요 수입품: 기계장비 24.5%, 화학제품 17%, 운송수단 11.6%, 시계∙보

석 6.2%

■ 노르웨이의 주요 수출입품목

- 주요 수출품: 광산품∙석유 63%, 어류∙해산물 5%, 알루미늄 5%

- 주요 수입품: 기계∙운송장비 37.4%, 도로 운송수단 8.3%, 전자 기계 5.1%

■ 아이슬란드의 주요 수출입품목

- 주요 수출품: 어류∙해산물 48%, 알루미늄 20%

- 주요 수입품: 산업장비 24%, 자본재 23.1%, 운송수단 16.9%, 식음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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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요요 EEFFTTAA 기기업업::『비즈니스위크』(2004년 7월)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에, 노바티스

(의약, 세계 21위), 네슬레(식료, 25위), 로체 홀딩(의약, 29위), UBS(금융, 35위), 크레딧

스위스 그룹(금융, 115위), 스타토일(오일∙가스 172위), 취리히 금융서비스(금융, 217

위), 스위스컴(전화, 243위), 스위스레(보험, 254위), 노르스크 하이드로(에너지∙탄광,

317위) 등 15개 기업이 속해 있음(참고: 한국 5개).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구 분

표 III-1. EFTA의 對세계 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그림 Ⅲ-1. EFTA의 對세계 무역(2004년)
(단위: 백만 달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EFTA 전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EFTA 전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EFTA 전체

수 출

수 입

합 계

2,014

59,205

82,057

143,275

2,092

32,946

84,065

119,103

4,106

92,151

166,122

262,378

2,228

59,649

87,967

149,844

2,092

34,865

83,772

120,730

4,320

94,514

171,739

270,573

2,378

68,324

100,773

171,474

2,603

40,056

96,535

139,194

4,981

108,380

197,308

310,669

2,887

81,660

118,700

203,246

3,423

48,011

111,777

163,211

6,309

129,671

230,477

366,457

자료: EFTA 홈페이지(http://www.efta.int)



■ EFTA 국가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 농업총생산은 2002년의 경우 8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의 1.7%이며, 농경

지면적은 132만ha로 전체 면적의 약 2.8%에 불과하다. 

- 농산물 총수출액은 28.3억 달러로서 전체 수출액의 1.9%이며, 수입액은

75.3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6.2%를 차지하고 있어, 농산물 교역은 적자상

태이다.

-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치즈, 조제식료품, 초콜릿, 담배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치즈, 닭고기, 콩, 상추, 밀, 설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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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합계구 분

표 III-2. EFTA의 농업 현황

GDP(십억 달러)

-농업부문 비중(%)

인구(천 명)

-농가인구 및 비중(%)

국토면적(천ha)

-경지면적 및 비중(%)

수출액(백만 달러)

-농산물 수출액 및 비중(%)

수입액(백만 달러)

-농산물 수입액 및 비중(%)

267.4

1.6

7,171

445(6.2)

4,129

436(11)

88,079

2,315(2.6)

83,995

5,161(6.1)

191.8

2

4,514

221(4.9)

32,388

880(2.7)

59,696

480(0.8)

34,892

2,159(6.2)

8.4

9.8

287

24(8.2)

10,300

7(0.1)

2,240

35(1.6)

2,277

205(9)

467.6

1.7

11,972

690(5.8)

46,817

1,323(2.8)

150,015

2,830(1.9)

121,164

7,525(6.2)

주: 농림부

자료: 리히텐쉬타인은 스위스 통계에 통합



가. 한∙EFTA 교역 현황

■ EFTA는 우리나라의 제20위 교역상대국이다.

- 우리나라 총수출 중 대EFTA 수출이 0.6%, 총수입 중 대EFTA 수입이 1.1%

차지하고 있다.

- 자동차, 선박 2대 수출품목이 전체 대EFTA 수출의 50.1%를 차지하고 있

다.

- 산업기계, 정밀화학제품, 금속광물, 정밀기계 등 5대 분야 품목이 전체 수

입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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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와 EFTA의 경제관계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11월

표 III-3. 우리나라의 對EFTA 연도별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수 출

수 입

수 지

5,596

1,864

3,732

2,384

1,708

676

1,063

1,402

-339

817

1,259

-442

841

1,618

-777

1,189

1,988

-799

863

1,794

-931

964

1,669

-705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와 EFTA 농수산물 교역 현황

- 2003년 기준 對EFTA 농림산물 수출은 270만 달러(농산물 수출총액의

0.1%), 수입은 1,550만 달러(수입총액의 0.2%)로서 농산물 교역은 적은 편

이다.

- 교역규모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순이며, 주요 수출품목은 라면,

인삼엑스, 기타 목제품, 주요 수입품목은 초콜릿, 식물성 액즙, 사료첨가

제 등이다.

- 2004년의 경우 주요 수출품은 면류(191만 달러), 기타 어류(16만 달러), 넙

치(25만 달러), 인삼류(13만 달러), 대구(7만 달러), 기타 수산 가공물(6.5

만 달러) 등이다.

- 주요 수입품은 기타 어류(3,417만 달러), 제조담배(444만 달러), 잎담배

(408만 달러), 식물성 액즙(361만 달러), 수산 가공품(348만 달러), 초콜릿

(328만 달러), 농산 가공품(172만 달러), 수산 부산물(125만 달러), 인삼류

(116만 달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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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순

위 비 중수출액

표 III-4. 우리나라의 對EFTA 품목별 교역 현황(2004년)
(단위: 천 달러, %)

수 출 수 입

1

2

3

4

5

6

7

8

9

10

자동차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금은및백금

무선통신기기

영상기기

고무제품

의류

컴퓨터

플라스틱 제품

정밀화학원료

263,205

169,164

102,572

64,663

42,886

31,802

14,717

13,624

10,968

9,841

30.5

19.6

11.9

7.5

5.0

3.7

1.7

1.6

1.3

1.1

품 목 비 중수입액

원동기및펌프

금은및백금

농약및의약품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계측제어분석기

기타산업기계

시계

금속공작기계

니켈제품

기계요소

171,403

136,937

108,296

94,701

83,933

81,877

69,272

69,052

54,087

53,070

9.6

7.6

6.0

5.3

4.7

4.6

3.9

3.8

3.0

2.9

자료: 한국무역협회



나. 투자 현황

■ EFTA의 對韓 투자는 1962~2004년간 478건, 13.4억 달러 규모로, 우리나라

의 對EFTA 투자 대비 23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 EFTA 회원국 중 스위스가 對韓 투자에서 가장 활발하다.

- EFTA의 對韓 투자는 1962~2004년간 478건으로 총 FDI의 1.6%를 차지하

고 있다.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1.2%이다.

- EFTA의 對韓투자 중 스위스가 84%를 차지(9.9억 달러)하고 있다. 누계기

준 국가별 투자실적을 보면 스위스 367건, 9억 8,600만 달러, 노르웨이 60

건, 1억 7,100만 달러, 리히텐슈타인 13건, 1,100만 달러에 달한다. 

- 업종별 투자 현황(스위스 기준)은 건수 기준으로 도∙소매업 139건

(37.9%), 화공 37건(10.1%), 비즈니스서비스업 32건(8.7%), 전기∙전자 30

건(8.2%), 기계 및 장비 23건(6.3%), 식품 20건(5.4%) 등이다.

■ 한국의 對EFTA 투자는 상당히 부진한 가운데 스위스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다.

- 1968년 이후 누계 기준으로 對스위스 투자는 12건, 5천만 달러, 對노르웨

이 투자는 6건, 740만 달러, 對아이슬란드 투자는 1건, 4만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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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출 수 입

표 III-5. 한∙EFTA 농산물 교역 현황(2003년) 
(단위: 천 달러)

스위스
노르
웨이

아이슬
란드

계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계

116

-

164

280

2,332

-

23

2,355

31

-

-

31

2,479

-

187

2,666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계

11,105

830

2,113

14,048

683

176

449

1,308

113

-

-

113

11,901

1,006

2,562

15,469

자료: 농림부

스위스
노르
웨이

아이슬
란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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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1962~2004년구 분

표 III-6. 한∙EFTA 연도별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신고 기준)

151

30

2.9

0

27

41

0.9

2

48

30

0.1

1

185

27

22.7

3

27

30

3.4

0

173

38

5.4

2

1,341

478

57.8

19

對韓 투자

건 수

對EFTA 투자

건 수

주: 대EFTA 투자 누계 실적은 1968~2004년 실적임

자료: 산업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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